
이 논문은 현대사회의 도시에서 발생하는 다차원적이고 복합적인 사회적 배제

를 극복할 도시비전으로서 ‘포용도시’의 개념을 정립하고, 이와 관련된 한국의 도

시 정책들을 평가·재해석하고 있다. 이를 위해 사회적 배제, 포용, 사회통합에 관

한 이론과 문헌들을 검토하여 포용도시의 맥락과 정의, 차원들, 지리적 스케일을 

규명한다. 특히 포용도시의 세 가지 차원으로 공간적 포용성, 참여, 상호의존성을 

제시하여, 구체적 도시 정책의 분석틀로 사용한다. 한국의 포용도시 관련 정책으

로는 저렴주택 의무비율과 공공임대주택 건설,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의 사례를 분

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임대주택 의무비율제도와 공공임대주택 건설·공급은 공간

적 포용성 확대에 기여하였고,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은 참여와 상호의존성 확대에 

기여하였음을 보여준다. 종합적으로 한국의 포용도시 정책은 이제 막 시작단계에 

있으므로, 포용도시의 정착을 위해서는 관련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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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도시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 현상은 도시 연구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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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오랜 관심사였다. 학술적 관심의 대상이 되어 온 도시의 빈곤과 박탈

(deprivation)의 문제는 도시만큼이나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고, 사회계층 

간 거주지 분리(segregation)현상이나 소득 계층 간 갈등과 소외 문제 역시 

오랫동안 지속되어온 도시문제이다. 그런데 최근의 산업구조의 재편과 

경제의 세계화는 이러한 사회적 배제 문제를 더욱 복잡하고 다차원적으

로 만들고 있다. 서비스업 종사자 및 다양한 형태의 비정규·미조직 노동

자들의 증가, 이민자 노동자들의 증가 등에 따라 전통적 계급 간 지배와 

소외 문제와 더불어 노동계급 내에서의 배제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각종 

계약관계를 통해 소위 ‘갑질’을 하는 사람들과 ‘당하는’ 사람들 사이의 

반목과 갈등도 커지고 있고, 각종 사회적 관계에서 소외되고 배척당하는 

사람들은 자존감을 상실하고 점점 더 한계집단(marginalized groups)화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들 소외 집단의 취약한 생활여건 

등이 자녀의 교육 및 취업기회 제한으로 연결되어 경제적 빈곤이 대물림

될지 모른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한국의 도시에서도 빈곤계층, 장애인, 여성 등 사회적 약자들이 도시

의 다양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기회들로부터 배제되는 현상

이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다. 우선 대도시지역에서 비정규직 및 파트타

임과 같은 비정형 고용형태가 확대됨에 따라 일자리가 있어도 빈곤을 면

치 못하는 ‘근로빈곤(the working poor)’층이 나타나고, 도시 노동자간 소득 

격차가 증대되는 노동시장 양극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이원호, 2006, 

2008, 2011; 전병유·김복순, 2005). 또한 도시 빈곤층들의 거주지가 중산층

들의 거주지와 분리되고, 상호교류와 의존성이 감소하면서 빈곤층들이 

각종 기회로부터 소외되는 사회적 배제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남원석, 

2007; 김주진, 2008; 김주진 외, 2005; 박관민 외, 2009; 김성준·안건혁, 2012).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 역시 줄어

들지 않고 지속되어 사회통합에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

다문화사회로 이행되는 과정의 도시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회갈등 역

시 도시에서 이뤄지는 다차원적인 사회적 배제의 한 측면을 구성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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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문제는 외국인에 대한 문화적 편견과 선입견에 따른 배제라는 특

수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각 영역에서의 사회

적 약자(social minorities)에 대한 차별과 배제라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다. 

외국인 거주민이라 하더라도 선진국에서 왔거나 경제적 조건이 좋은 외

국인들에 대해서는 이러한 차별과 배제가 더 적게 발생한다는 사실은, 

이 문제가 사실은 단지 문화적 차이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

로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제와 연결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이 문

제들이 도시적 차원에서는 주택, 교통, 교육, 육아, 공공서비스, 거버넌스 

등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충분히 이뤄지고 있지 않음으로써 발

생하는 문제들이라는 공통성을 가지고 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과 배제를 극복하는 ‘포용적(inclusive)’ 도시를 

만들어가는 것은 현대사회의 도시 차원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회적 갈등

을 해소하는 종합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도시 내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배제의 실태에 대해서는 국내외 연구가 상당수 진행되어 왔으나, 

이를 극복하고 사회적 통합을 이루기 위한 도시의 종합적 비전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최근 외국에서는 사회통합(social cohesion)을 지향하는 도시의 비전으로

서 ‘포용도시(the inclusive city)’1)라는 개념이 UN Habitat 등 국제기구와 

WIEGO2) 등 시민조직들의 정책의제로 도입되어 이의 실행을 위한 전략

들이 논의되고 있다. 1999년 UN Habitat는 ‘도시 거버넌스에 관한 글로

1) ‘inclusion’은 포용, 포함, 포괄, 포섭 등 다양한 용어로 번역될 수 있으나, 한국적 

상황에서는 ‘포용’이라는 번역이 가장 적절하다. 이 개념에 대비되는 개념인 사

회적 배제가 구성원의 일부를 전체 사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의미

하고, 특히 한국에서는 지배계층과 주류집단이 빈곤층, 외국인 노동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자신들과 동일한 사회 일원으로 받아들이지 않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항적 개념은 배제되었던 일부 구성원을 사회에 끌어넣는 것

을 넘어서,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까지를 포함해야 한다. 이런 의미라면 다른 

용어들보다 더 적극적 의미를 지니는 포용(包容)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2) ‘세계화, 조직화하는 비공식 고용 여성들(Women in Informal Employment: Glo-

balizing and Organization)’은 제3세계 빈민운동을 이끄는 대표적 시민조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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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 캠페인(The Global Campaign on Urban Governance)’을 위한 도시 비전으로

서 ‘포용도시’ 개념을 제시하였다(UNCHS, 2000; UN-Habitat, 2004). UN 

Habitat의 포용도시 개념은 주로 도시의 거버넌스에서 빈곤층 등 사회적 

약자들의 참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현실을 극복하고 의사결정 과정

의 민주적 절차를 회복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추구한다. 2008년부터 

2014년까지 WIEGO를 비롯한 전 세계 9개 시민조직이 협력 프로젝트로 

추진한 ‘포용도시 프로젝트(The Inclusive Cities Project)’ 역시 도시의 근로빈

곤층의 조직화와 역량강화를 통해 도시의 빈곤문제를 해결하고, 그들의 

요구가 반영되는 도시계획 과정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국제적 정책흐름은 분명 한국의 도시에도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우리 도시에서 발생하고 있는 사회적 배제의 

다차원성과 복합성을 극복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UN Habitat가 제시한 

개념은 아직 민주적 거버넌스가 정립되지 않은 제3세계 국가들을 주요 

대상으로 하고, 주로 정치적 거버넌스에만 집중되어 있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이를 넘어서 좀 더 포괄적이고 다차원적인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서는 우리 도시 현실에 적실한 개념과 문제의 설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 연구는 현대사회의 도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차원적이고 복합적

인 사회적 배제를 극복할 규범적 도시 비전으로서 ‘포용도시’의 개념을 

정립하고, 이와 관련된 한국의 도시 정책들을 평가하고 재해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포용도시의 개념화와 관련해서는 미래 도시의 규범적 모

형(normative model)으로서만이 아니라 동시에 분석적 개념(analytic concept)

으로서 정립하기 위해 개념의 차원과 구성요소, 조건 등을 규명하는 것

을 목표로 한다. 또한 한국의 관련 정책으로는 도시 빈곤층을 위한 저렴

주택 정책과 참여적 계획과정을 핵심으로 하는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을 

포용도시의 관점에서 살펴보고 있다. 

이 연구는 새로운 개념을 정립하고 이에 따라 현상을 해석하는 개념

적 연구로서, 연구방법으로는 주로 기존의 연구와 정책을 다루는 문헌들

을 광범위하게 검토하고 비판적 고찰하는 문헌 검토(literature review)를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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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하였다. 먼저 사회적 배제와 통합에 관한 문헌으로부터 사회적 배제/

포용의 차원과 조건들을 규명하고, 도시비전 정립을 위해서 정의 도시

(just city), 사회통합 등 유사개념의 이론과 관련 문헌들을 검토하였다. 뿐

만 아니라 포용도시 개념을 제안한 UN Habitat, WIEGO, 아시아 개발은

행(ADB: Asia Development Bank) 등의 문헌들과 캠페인의 내용을 비판적으

로 재검토하여 의의와 한계, 시사점 등을 도출하였다. 한국의 관련 도시 

정책에 대해서도 정책 자료와 보고서, 학술연구 등을 검토하고, 그 결과

를 비판적으로 해석하였다. 

이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2절에서는 도시의 사회적 배제

와 포용성에 관한 국내외 연구 및 정책동향을 검토하고 본 연구의 논의

지점을 확인한다. 3절에서는 연구의 핵심개념인 ‘포용도시’의 개념화를 

위해, 개념의 맥락과 정의, 차원들, 그리고 지리적 스케일에 대해 논의한

다. 이렇게 정립된 포용도시 개념을 바탕으로 4절에서는 한국의 경험을 

공간적 포용성과 참여 및 상호의존성 측면에서 평가하고 재해석한다. 그

리고 5절에서는 글을 맺으며 한국의 포용도시 실현을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한다.

2. 포용도시에 관한 연구 및 정책동향 검토

1) 국내 연구 동향

국내에서는 도시 내 특정 분야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배제의 실태를 

분석하거나 이에 대한 극복방안을 해당 분야별로 제시한 연구가 상당수 

진행돼 왔다. 구체적으로 주거지 및 주택과 관련하여 사회적 배제를 다

룬 연구, 도시 노동시장 및 빈곤층의 배제를 분석한 연구, 외국인 거주민

들의 사회적 배제와 통합의 문제를 다룬 연구들이 있다. 또한 ‘도시’라는 

구체적 공간에서는 아니지만 사회 전체 차원에서 사회통합의 정도를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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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는 지표 설정에 관한 연구 등도 있다. 

먼저 도시계획 및 주택정책 측면에서는 사회 계층별 거주지 분리 실

태, 임대주택 주민들의 사회적 배제 현상 등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안

으로 사회적 혼합(social mix), 소형주택의무비율을 제시하거나 관련정책의 

효과를 분석한 연구들이 다수 있다. 김성준·안건혁(2012), 배순석·전성제

(2006) 등은 사회계층별 거주지 분리 현상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고, 김

위정(2004), 남원석(2007), 박관민 외(2009) 등은 임대주택 주민의 주거지 

격리와 사회적 배제현상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주거지 분리 현상을 극복

하기 위해 김주진 외(2005), 김주진(2008), 김준형 외(2005) 등은 주거지 분

리에 대한 대안으로 사회적 혼합을 제시하였고, 홍인옥(2005)도 현 정책

의 한계를 분석한 후 여러 정책들을 제안하였다. 좀 더 미시적 차원에서 

천현숙(2012)은 공공임대주택단지에 대한 사회적 배제의 실태를 살펴보

고 사회적 혼합(social mix)을 위한 대안적 단지 설계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들 연구들이 주로 도시빈곤층의 주거지 분리와 사회적 통합을 위한 

대안에 집중했다면, 도시의 차상위 계층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으로

서 소형주택 의무비율 제도를 검토한 연구들도 있다. 최막중·김준형

(2004)은 소형의무비율 정책이 저소득층의 주거여건 개선과 주거지 혼합

에 실질적 효과가 크지 않음을 분석하였고, 한형수·문영기(2007)는 이 규

제정책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최근 나타나고 있는 도시 빈곤층의 한계화(marginalization)와 

사회적 배제, 노동시장에서의 양극화 등을 다룬 연구도 이뤄지고 있다. 

신명호(2004)는 사회적 배제의 관점에서 ‘신’빈곤층의 실태를 주거, 노동, 

교육, 건강, 사회적 관계망, 물질적 결핍 등 다양한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장세훈(2005)은 외환위기 이후 나타난 새로운 빈곤현상에 대

해 ‘신빈곤론’을 도입하여 현상을 설명하고 있다. 강미연·김위정(2005)과 

전홍규(2006)는 빈곤층 중에서도 노숙인의 사회적 배제 현상에 대해 비판

적으로 고찰하고 있다. 

이러한 도시의 ‘신빈곤’ 현상이 근본적으로 노동시장과도 연관이 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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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인식하에, 노동시장의 변화에 주목하는 연구들도 있다. 전병유·김

복순(2005)은 소득불평등 심화의 원인이 고용의 양극화에 있다고 보고, 

노동시장에서 고용측면에서 중간 일자리가 줄어들고 상위와 하위 일자

리가 증가하는 양극화의 실태를 분석하고 그 원인을 규명하였다. 그들은 

서비스 경제로의 이행과 비정규직의 확대가 이러한 양극화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원호(2006, 2008, 2011) 역시 노동시장의 양극화 

문제를 분석하고 있는데, 그는 특히 한국의 전체 노동시장이 아닌 도시

별로 지역 노동시장의 특성의 분석을 통해 양극화의 원인을 규명하였다.

최근에는 외국인 거주자들의 거주지 분리와 사회적 배제 실태를 분석

하고 이에 대한 해결대안을 제시하는 연구도 다수 있다. 박세훈·정소양

(2010)은 외국인 주거지의 공간분포 특성을 체류자격별, 국적별로 분석하

여 외국인 밀집지역이 형성되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 또한 박세훈(2010)

은 외국인 밀집지역이 역사적 형성과정을 추적하고 유형별 실태분석을 

통해 한국의 외국인 밀집지역의 특성을 규명하였다. 

외국인 거주지의 밀집현상뿐만 아니라 내국인 거주지와의 분리현상을 

다룬 연구도 다수 있다. 박윤환(2010)은 외국인집단과 내국인집단 사이의 

거주지 분리 정도를 측정, 분석함으로써 수도권 서부지역과 서울 중심에

서 가까운 근교에 위치한 지역들에서 거주지 분리의 정도가 높다는 사실

을 밝혀냈다. 하성규 외(2011) 역시 서울시의 외국인 주거지의 공간적 분

리패턴을 연구하기 위해 비유사성지수(dissimilarity index)를 도입하여 국적

별, 체류자격별 외국인의 거주지의 분포를 분석하였다. 

거주지의 공간적 분리뿐만 아니라 다양한 생활 영역에서의 차별이나 

내국인들의 편견과 선입견 등 여러 부문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배제의 실

태와 정책 대응방향을 연구한 것들도 있다. 조석주(2007)는 외국인 근로

자와 결혼이민자의 의식과 생활실태를 조사하여 그들이 한국 사회에 겪

는 어려움을 파악하고,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외국인 지원 사례분석을 

통해 향후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조규범(2012)은 외국인 거주자들에 

대한 주류사회의 편견과 증오 현상인 ‘제노포비아’의 개념과 외국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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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살펴보고 정책적 대응방향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와 관련해서 사회복지학계에서는 사회통합(social 

cohesion)의 수준과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사회통합 지표를 개발하여 지역

별로 통합의 수준을 평가한 연구도 있다. 김준영·김혜영(2012)은 지표의 

이용가능성, 계량화 가능성, 객관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합 지표를 개

발하고 16개 광역시도별 사회통합 수준을 평가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는 

전체 사회의 통합에 관심을 두어 정치, 경제, 사회문화 차원 등 일반적 

차원의 배제와 통합의 정도를 측정하는 반면, 도시 차원의 통합과 포용

을 위한 구체적 문제, 특히 ‘공간적’ 포용(spatial inclusion)의 문제는 중점적

으로 다루지 않았다.

2) 국외 연구 및 정책 동향

유럽 등 외국에서도 도시 내 사회적 배제의 실태를 분석하거나 분야

별 사회통합 전략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나, 사회 통합적 도시에 

대한 종합적 문제설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본 연구와 관련하

여 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연구는 크게 도시의 공간적 불평등 및 사회

적 배제의 실태를 파악하고 사회통합의 방향성을 제시한 연구, 사회통합

적 도시계획 정책에 대한 연구, 사회통합적 도시 거버넌스 구축에 관한 

정책 사례 등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먼저 도시에서의 불평등과 사회통합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보자. 

Cassiers & Kesteloot(2012)은 유럽의 공간적 불평등 실태를 분석하였고, 

Miciukiewicz et al.(2012)과 Novy et al.(2012) 등은 도시에서의 사회통합 개

념을 정립하고 올바른 문제설정 틀을 마련하기 위해 기존 논의를 비판적

으로 검토하였다. 도시 분야별로 사회적 배제 실태를 분석하고 해결과제

를 제시한 연구도 있어서, Pratschke et al.(2012)은 도시 노동시장의 양극

화를, Andreotti et al.(2012)은 사회 복지체제의 문제를, Cook et al.(2012)은 

환경문제를, Miciukiewicz & Vigar(2012)은 교통 문제를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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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도시계획 분야에서는 일찍이 미국의 계층혼합용도지구제(IZ: 

inclusionary zoning)의 정책적 필요성과 효과, 정책의 확산 과정, 주택가격

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연구가 광범위하게 이뤄져왔다(Brunick, 2004a, 

2004b; Talbert & Costa, 2003; Lerman, 2006; Meltzer & Schuetz, 2010; Bento et 

al., 2009; Mukhija et al., 2010; Schuetz et al., 2009, 2011; Schwartz & Johnston, 

1983; Calavita & Grimes, 1998). 미국에서 IZ는 1970년대에 공공의 보조금 

없이 저렴주택의 공급을 증대시키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이 규제에 

따라 주택 개발 시에 개발자는 주일정비율의 저렴주택을 함께 공급해야 

하고 공공은 이에 상응하는 밀도 인센티브 등을 제공한다. 이 제도가 실

제로 저렴주택의 공급 확대에 기여했는지, 주택 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졌

는지 등에 대해서는 많은 논쟁이 진행되어 왔다. 또한 여러 가지 다른 

모습으로 현실에 적용되어, 이에 따라 각각 다른 효과를 초래하였음을 

지적하는 연구들도 있다(Schuetz et al., 2009; 2011).

또한 외국의 연구에서는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한 도시의 거버넌스 실

현 전략에 대한 연구가 상당수 진행되고 있다. Dukes & Musterd(2012)는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과 노트르담의 사례연구를 통해 국가차원에서 진

행되는 통합정책이 다분히 단일문화(monocultural) 비전을 가지고 있어서 

도시차원에서의 사회통합에 도움이 되지 않음을 지적하고, 다양성과 정

체성에 대한 더 광범위하고 명확한 정의를 통해 통합 논쟁에 대한 새로

운 프레이밍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Eizaguirre et al.(2012)은 거버넌스

와 사회통합 사이의 긴장관계에 주목하면서 갈등 없이 문제가 해결될 것

이라는 환상을 버리고, 시민들이 아래로부터의 사회 혁신적, 참여적 실

천을 통해 사회와 제도의 혁신을 가져오는 ‘아래로부터의 연대(bottom- 

link)’ 전략을 제시한다. Gerometta et al.(2005)은 사회적 배제에 대항해서 

사회통합과 포용도시를 이루기 위해서는 시민사회의 역할이 중요한데, 

시민사회가 포용적 도시와 그를 위한 거버넌스 형성에 기여하기 위해서

는, 공공의 숙의(public deliberation)와 사회경제적 이니셔티브를 지지하는 

민주적 통치체제가 여러 수준에서 존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Küb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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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Swab(2007)은 스위스의 대도시권 지역 5개에 대한 사례비교를 통해 

‘거버넌스’가 ‘정부(government)’보다는 포용성 측면에서 더 우월하지만, 

숙의적 의사결정을 유의미하게 향상시키는 것은 아니고 심지어 책임성

(accountability)의 측면에서는 부정적일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한편 학술적으로 명확히 정립되지는 않았지만, ‘포용도시(the inclusive 

city)’라는 개념이 UN Habitat, 아시아개발은행 등 국제기구와 WIEGO 등 

시민조직들의 정책의제로 제안되어 여러 문헌에 나타나고 있다(Steinberg 

& Lindfield, 2011; ADB, 2010; Beall, 2000; Storey, 2003). 도시 내 사회통합의 

비전으로서 매우 적실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지향하는 바도 뚜렷

하여 실현전략을 구상하기가 용이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개념적으

로 아직 미성숙 상태에 있고 용어를 사용하는 사람이나 기관마다 의미가 

상이하여 실현전략의 마련을 위해서는 먼저 명확한 개념화가 이뤄질 필

요가 있다.

3. 포용도시의 개념화

1) 포용도시의 맥락과 정의

포용도시는 최근 심화되고 있는 사회적 배제를 극복해나가는 도시의 

비전으로 제시된 개념으로서, ‘사회적 포용(social inclusion)’을 달성하거나 

적어도 지향하는 도시를 말한다. 여기서 포용은 사회적 배제를 극복하는 

과정과 그 이후의 상태, “정책적 관점과 전략, 제도적 과정”이다

(Miciukiewicz et al., 2012: 1857). 따라서 포용도시의 목표와 지향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배제의 개념과 이 개념이 제기되는 맥락을 먼

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사회적 배제는 어떤 개인이나 집단이 물질적, 문화적, 사회적 자원의 

배분과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 그리고 개인 간의 사적인 호혜관계에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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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하지 못하는 상태와 그러한 상태를 만드는 과정을 모두 의미한다. 흔

히 ‘빈곤’과 유사한 개념으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빈곤보다 더 포괄적이

고 더 동태적이며, 더 관계적인 개념으로서 최근 도시문제를 다루는 문

헌에서 자주 등장하고 있다. 빈곤이 주로 한 개인 또는 가족이 자원을 

가지고 있지 못한 상태를 의미하는 정태적 개념이라며, 사회적 배제는 

그러한 상태를 만들어가는 과정도 포괄하는 동태적 개념이다. 빈곤이 한 

개인 또는 집단의 상태에 초점을 맞추는 개념이라면 사회적 배제는 사회

적 관계에 초점을 맞춘 개념이다. 또한 빈곤이 주로 물질적 자원의 배분

에 관심을 갖는 개념이라면 사회적 배제는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자원

과 기회까지를 포괄하는 광범위한 개념이다(Gerometta et al., 2005).

그런데 이러한 사회적 배제가 제기되는 배경은 사회에 따라 약간 차

이가 있다. 먼저 유럽 등 선진국의 경우, 최근 사회적 배제가 사회적 과

제로 떠오르게 된 것은 경제의 세계화와 복지국가(welfare state)의 위기와 

관련이 깊다. 한편으로 경제의 세계화 속에서 국가 간, 도시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경쟁력을 최우선시하는 정책은 국가 주도의 각종 복지정

책의 퇴조를 가져왔다. 다른 한편으로는 생산성이 저하되고 저성장 기조

가 지속되면서 국가 세수의 성장이 더뎌지자 국가에서 추진하던 각종 복

지의 후퇴가 불가피해졌다. 1980년대 이후 이른바 ‘신자유주의’의 발흥

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이는 사회적 약자들에게는 그만큼 안

전망이 줄어들고 각종 자원의 배분으로부터 제외되는 사태, 즉 사회적 

배제가 심화됨을 의미한다. 더욱이 세계화의 진전에 따라 이민자들의 유

입이 가속화되고 노동 계급 내에서도 사회적 문화적 차이가 심화됨에 따

라 계급적 유대감이 약화된 것도 이러한 사회적 배제를 심화시키는 요인

이 되고 있다.

한편 인도, 네팔,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필리핀, 베트남, 태국 등 많은 

제3세계 개발도상국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배제는 복지국가의 위기 때문

이라기보다는 다양한 층위에서 나타나는 불균등 발전(uneven development)

과 비민주적 정치체제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이들 국가에서 사회적 배제



104  공간과사회 2015년 제25권 1호(통권 51호)

의 대상이 되는 집단은 소수민족 또는 토착부족, 소수종교 집단, 산지 또

는 원격지 거주민, 낮은 신분집단, 여성가장 가족, 이주민 등이다. 최근 

개발도상국들은 전반적으로 급속한 경제성장을 경험하고 이에 따라 빈

곤률도 전반적으로 떨어지고 있으나, 이러한 경제적 발전의 성과는 매우 

불균등하게 배분되어 앞서 언급한 집단들에게는 그 성과가 충분히 돌아

가지 않고 있다. 이들 사회적 약자들은 주요한 생산수단인 토지, 금융자

본 등의 배분에서 차별을 받고, 분절화된 노동시장에서 차별적 대우로 

인해 비숙련 하위 서비스업이나 농촌 임노동에 종사하여 빈곤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제공하는 사회 서비스도 이러한 불균형을 

시정하지 못하고 오히려 강화하는 경향이 있다. 정부와 정치세력이 시장

의 힘에 의한 불균등 발전을 제어하지 않은 것은 정치체제의 비민주성과 

관련이 깊다. 사회적 약자들은 대체로 소수집단으로서 정치과정에서 소

외되는 경우가 많아 정부와 정치세력이 그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어려

운 것이다. 그 결과 이들 개발도상국들에서는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사

회적 배제가 지속되고 심화되어왔다(Kabeer, 2006). 

이 점과 관련하여 한국은 서구 유럽의 경우와 개발도상국 사이의 중

간에 위치해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인도나 네팔과 달리 적어도 봉건 

신분제의 유산을 청산하였고, 직업선택, 생산수단의 배분, 사회 서비스의 

제공 등의 측면에서 계층 간 불균형도 상당부분 개선하였다. 또한 1980

년대 이후 꾸준한 민주화 운동의 결과 국가와 도시 차원에서 모두 민주

적 거버넌스 체제를 달성하는 데에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어 적어도 형

식적으로는 모든 사람들의 정치 참여가 보장되어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선진국과 같은 복지국가 체제를 갖추지는 못하여, 이 부분에 대한 개선

이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되어야 한다.3) 이런 중간적 위치에서 우

리는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노동계급의 다원화·분절화와 이민자들의 유

입에 따른 유대감 약화를 경험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조직화되지 못한 

3) 예컨대 2012년 기준 한국의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의 비율은 10.51%로서 

OECD 평균인 22.1%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e-나라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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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빈곤층, 외국인 노동자 등에 대한 사회적 배제가 심화되고 있다. 이

러한 사회적 배제의 해결은 복지국가 체제의 확대를 통해 이뤄져야 하지

만, 한국경제도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저성장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전망도 그리 밝지 않다. 자원배분의 우선순위 결정을 둘러싼 

갈등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 속에서 포용도시는 도시 차원에서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배제를 극복하는 것을 목표로 지향하는 개념으로 정의할 수 있다. 먼저 

제3세계 도시들을 주요 표적으로 삼고 ‘도시 거버넌스에 관한 글로벌 캠

페인’을 해온 UN Habitat가 제시한 비전으로서 포용도시는 주로 의사결

정 과정에 모든 사람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UN 

Habitat의 포용도시는 “모든 사람들이 경제적 수단, 성별, 민족, 종교 등

에 상관없이 도시가 제공해야 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기회들에 충분

히 참여할 수 있는 권능(enabled and empowered)을 가지고 있는 장소”로 정

의된다(UN Habitat, 2004: 1). 이러한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UN Habitat는 

참여적 계획과 참여적 의사결정을 핵심적 전략으로 채택하고 있다. 이는 

UN Habitat의 포용도시 개념이 최종적인 산출(outcomes)보다는 민주적 도

시 거버넌스의 구축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시사한다(Beall, 2000; Stren, 

2004).

그러나 포용적 ‘과정’이 반드시 포용적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

고 때로는 둘 사이에 긴장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 민주주의 체제에서는 

서로 대립하는 이해집단들이 경쟁하고 있어서 어떤 결과가 도출될지는 

민주주의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마련이다. 비록 과정은 민주적이라 하

더라도 얼마든지 체계적인 불평등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다(Fraser, 

2997). 이 점에서 Fainstein(2010; 2014)은 도시에서 정의(justice)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절차뿐만 아니라 내용, 즉 평등한 결과도 똑같이 강조해야 한

다고 주장한다. 이 점은 서구 유럽이나 한국의 상황을 고려할 때도 더욱 

타당해진다. 민주적 거버넌스가 갖추어진 경우에도 도시에서 이뤄진 많

은 의사결정이 체계적으로 특정 계층이나 개인들에게 불리한 불평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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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너무나도 자주 목격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포용도시 개념을 의사결정 과정에서 모든 사람들의 참

여를 보장할 뿐만 아니라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실질적인 참여가 가능하

도록 하는 상태와 과정으로 정의할 필요가 있다. 도시비전이자 규범적 

모형으로서 포용도시는 모든 사람들이 정치, 경제, 사회·문화 등 모든 삶

의 영역에서 실제적인 배제뿐만 아니라 배제 받고 있다는 느낌을 갖지 

않고 참여할 권능(power)과 실질적 능력(capabilities)을 가지고 있는 도시라

고 정의할 수 있다.4)

여기서 중요한 것은 참여의 영역이 비단 정치적 영역으로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문화, 경제 영역 또한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점은 여기서 정의하는 포용도시의 개념이 주로 정치적 영역에 초점을 맞

추는 UN-Habitat의 개념보다 더 포괄적임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참여의 

권리가 법률상의 힘을 의미하는 권능에 국한되지 않고 삶의 모든 영역에

서 참여할 실질적 능력을 갖는다는 조건 역시 중요하다. 예컨대 경제적 

영역에서 참여할 실질적 능력을 갖는다는 것은 생산수단인 노동력, 자

본, 기술 등과 소비수단인 물질적 부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마지막

으로 실제적 배제뿐만 아니라 배제 받고 있다는 느낌조차 없어야 한다는 

점 역시 강조되어야 한다. 이는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게 사회적 오명이

나 낙인을 부과하여 자기가 그 도시의 정당한 구성원이 되지 못한다고 

느껴서는 곤란하다는 의미이다. 이런 점에서 참여(participation)는 단순한 

어떤 일이나 관계에 들어가서 관여하는 것을 넘어서서 다른 사람들과 호

4) 한편 ‘정의 도시’는 숙의민주주의(deliberative democracy), 다양성(diversity), 형평

성(equity) 등 세 가지 원칙이 도시적 정의를 규정하는 핵심적 가치라고 보고, 

이 세 원칙을 동시에 추구하는 도시의 비전이다. 사회적 형평성을 강조하는 대

안적 도시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포용도시와 일맥상통하지만, 포용도

시는 ‘정의’라는 상태를 강조하는 정태적 개념인데 반하여, 포용도시는 사회적 

배제의 논리를 극복해 나가는 것을 강조하는 동태적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지속

가능한 도시 역시 유사하지만 경제성장, 사회적 형평, 환경보전이라는 좀 더 광

범위한 목표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포용도시보다는 좀 더 포괄적 개념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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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적 관계(reciprocity)를 맺으면서 도움을 서로 주고받는다는 적극적인 의

미를 지닌다. 이 모든 것은 도시가 달성해야 할 궁극적인 상태를 의미할 

뿐만 아니라 현재의 배제상태를 극복해가는 과정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포용도시는 사회적 배제와 마찬가지로 매우 동태적 개념으로 이해해야 

한다.

2) 포용도시의 차원들

본 연구에서 포용도시라는 개념은 도시비전을 나타내는 규범적 모형

으로서 제시될 뿐만 아니라 실제 도시의 ‘포용성(inclusiveness)’ 실태를 분

석하는 데 있어 준거로 이용할 분석적 개념이기도 한다. 분석적 개념으

로서 포용도시의 차원(또는 조건)들을 규명하기 위해 사회적 배제에 대한 

문헌을 고찰하고 ‘도시’라는 공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우리는 상호의

존성(interdependence)과 참여(participation)에 공간적 포용(spatial inclusion)을 

포함한 세 가지 핵심요소를 제시하고자 한다. 

포용도시의 핵심을 사회적 배제가 없는 상태를 지향하므로, 포용도시

의 차원들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먼저 사회적 배제의 개념부터 좀 더 자

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개념은 1960～1970년대 중반 프랑스에서 

주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는데, 당시에는 편부모 가정, 장애인, 노인, 약물 

중독자 등과 같이 사회적 안전망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의 상태

를 가리키기 위해 사용되었다. 그러다가 1980년대와 1990년대를 거치면

서 사회적 결속(social bond)의 균열을 지칭하기 위해 더욱 광범위하게 이 

용어가 사용되었고, 1990년대 중반 이후 유럽연합이 마스트리히와 암스

테르담 조약에 이 용어를 포함하고 구조기금(Structural Funds)의 목적으로 

사회적 배제의 해결을 언급하면서 더욱 일반화되었다. 특히 이 개념은 

1990년대에 영국으로 넘어가서 노동당 정부에 의해 사용되기 시작하면

서, 사회·경제 정책과 각종 연구의 핵심개념으로 부상하였다(Aalbers,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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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배제는 단지 한 개인이나 집단이 자원을 가지고 있지 못한 상

태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상태를 발생하는 과정과 사회적 관계

에 관심을 갖는다는 점에서 동태적(dynamic)이고 관계적(relational)인 개념

이다. 이 점에서 사회적 배제는 “부적합한 사회적 참여, 사회 통합의 결

여, 그리고 권능의 결여”와 같은 관계적 속성을 강조한다(Room, 1995: 5). 

이 개념은 분명 부의 분배 문제에 집중하는 ‘빈곤(poverty)’ 개념보다 더 

포괄적이며 관계적이지만, 그 만큼 개념이 모호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기

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의 여러 영역들에서 나타나는 균열과, 

사회적 관계로부터의 단절을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사회적 배제는 그 의

의를 인정받고 있다. 

Gerometta et al.(2005)은 사회적 배제에 관한 문헌들을 검토하고 사회

적 배제와 포용의 두 가지 핵심적 차원을 제시하였다. 그것은 바로 상호

의존성(interdependence)과 참여(participation)이다. 먼저 상호의존성은 “공식

적 노동 분업 내의 공식적 협력”뿐만 아니라 “사적인 관계에서의 호혜적 

의무, 수용(acceptance), 인정(acknowledgement), 그리고 연대(solidarity)” 등을 

포함한다(2010). 다음으로 참여는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뿐만 아니라 물질

적 소비, 교육, 사회·문화, 그리고 정서 등의 모든 사회 영역에서 부여되

는 각종 기회에 관계하여 들어갈 수 있는 권능과 실질적 능력을 보장받

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참여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이에 필요한 조건이 

갖춰져야 함을 전제로 한다. 물질적 참여는 소비 능력을 갖는 것을 필요

로 하고, 정치적 제도적 참여는 권능의 부여(empowerment), 문화적 참여는 

문화적 자본과 교육의 기회를 필요로 하고, 심지어는 이 모든 과정에서 

거부나 소외와 같은 배제적 느낌조차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Gerometta et al., 2005).

상호의존성과 참여는 서로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의미하는 바가 다른 

차원이다. 어떤 사회적 관계에 참여한다는 것만으로는 상호 인정과 수

용, 호혜적 의무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한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같은 지역구에 속해 있으면서 자치단체장을 선출하는 선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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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한다고 하더라도 서로 인정하고 호혜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행동

하는 것은 아니다. 마찬가지로 서로 좋은 이웃으로 수용하고 호혜적 관

계를 유지하는 것과 소비활동이나 문화적 활동에 함께 참여하는 것은 별

개의 문제이다. 따라서 사회적 배제를 극복하고 포용을 회복하기 위해서

는 이 두 가지 차원을 동시에 만족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상의 두 차원은 모두 ‘도시’라는 구체적 공간을 염두에 두기

보다는 ‘사회’라는 일반적 실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도시의 비전을 

설정함에서는 공간적 차원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한계가 있다. 사회의 구

성원인 개인과 집단들은 단지 추상적으로 존재하면서 상호의존하고 여

러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 장소를 점유하면서 이러한 활

동을 수행한다. 다시 말해 도시의 구성원들은 도시 내에 자신들이 거주

할 적합한 공간이 있어야 한다. 사회적 배제에 대한 기존의 논의들은 바

로 이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5) 사회 전체를 놓고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

은 어딘가에 자신들이 살 곳을 갖고 있으므로, 기존의 사회적 배제 연구

들은 주거공간에 특별한 의미를 두지 않고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처럼 우리의 관심을 도

시라는 공간으로 돌리게 되면 도시민들의 주거공간은 그 자체가 결코 당

연한 것이 아닌 매우 논쟁적인 의미를 갖게 된다. 한 도시에서 생산과 

소비활동에 참여하고 상호의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 상당수는 지

불능력이 없다는 비자발적 이유로 인해 그 도시에서 거주할 공간을 찾지 

못하여 장거리 통근을 해야 한다. 때로는 재개발, 젠트리피케이션

(gentrification) 등으로 인해 기존의 주거공간을 잃고 다른 지역으로 이주함 

5) 물론 기존의 사회적 배제 연구들도 주택(housing)이라는 공간을 소비재의 하나

로 보고 소비활동에 참여하는 차원에 공간을 포함시키고 있기는 하다

(Gerometta et al., 2005). 그러나 주거공간은 일반적 소비재와 동일하게 취급될 

수 없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먼저 주택은 자신의 최소한의 삶의 장소적 

영역이고, 가족이라는 가장 작은 사회로부터 시작되는 사회적 관계는 많은 경우 

주거공간이 위치한 곳으로부터 시작된다. 또한 정치적 시민권을 인정받는 것도 

바로 주거공간이 존재하는 바로 그곳에서 시작된다. 이런 점에서 주거공간은 단

순히 소비재 그 이상의 적극적인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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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포용도시의 차원들

따라 결국 일자리와 사회적 관계마저 위협받게 되는 상황에 놓이는 사람

들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공간적 차원의 문제들은 단지 ‘주택의 소비’라

는 경제적 참여의 차원으로 환원될 수 없고 오히려 다른 두 차원의 문제

나 새로운 영역의 문제를 일으키는 또 다른 차원을 구성한다고 하겠다.

이런 점에서 사회적 배제를 극복하는 사회 비전이면서 동시에 ‘도시’

라는 공간에 대한 비전이기도 한 포용도시는 앞서 언급한 두 가지 비공

간적 차원과 더불어 공간적 포용(spatial inclusion)이라는 공간적 차원을 추

가적으로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공간적 포용은 포용도시의 가장 

기본적 조건으로서 한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모두 ‘살만한 주거공간

(decent housing)’을 도시 내에서 갖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빈곤층을 포함

한 사회적 약자들도 충분히 지불가능한 저렴주택이 충분히 공급되는 상

태를 말한다. 도시 내에 사람들이 거주할 공간을 갖지 못하는 상황에서 

사람들 간의 상호의존성과 참여를 보장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모순이므

로, 이 공간적 차원은 포용도시의 요소 중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

인 요소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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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사실은 공간적 포용이 이뤄져야 하는 지

리적 범위가 사람들이 주로 활동하는 장소와 일치해야 한다는 점이다. 

한 개인이나 집단이 경제적 활동을 영위하고 사회적 관계를 맺고 있는 

지리적 영역으로서의 ‘도시 내’에 자신의 주거공간이 존재해야만 자신의 

삶의 영역에 관한 여러 가지 의사결정에서도 참여할 권능이 부여되기 때

문이다. 예컨대 선출직 공무원의 선거, 도시계획, 납세 및 공공서비스의 

제공 등 도시민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결정들은 도시 차원에서 

이뤄지며, 이를 결정하는 데 참여할 권능은 대부분 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로 한정된다. 따라서 어떤 개인의 주요 활동공간과 주거공간의 분

리는 자신의 삶의 질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배제를 가져올 수 있

다. 이와 관련해서는 다음 3) 포용도시의 지리적 스케일에서 좀 더 자세

히 논의하도록 하겠다.

3) 포용도시의 지리적 스케일

특정 사회적 배제와 포용은 특정의 지리적·공간적 스케일에서 나타나

는 경향이 있다. 예컨대 노동시장에서의 배제와 포용은 주로 도시 또는 

지역 차원에서 나타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 또한 이 차원에서 나

타난다(Miciukiewicz et al., 2012). 반면 호혜적 관계, 사회적 네트워크 등에

서 배제와 포용의 문제는 주로 근린단위에서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Murie 

& Musterd, 2004). 따라서 사회적 배제에 대항하기 위한 도시비전으로서 

포용도시에 대한 논의에서도 적합한 지리적·공간적 스케일이 중요한 쟁

점 중 하나이다. 

우리가 포용도시를 제안함에서 ‘도시’ 차원에 주목하는 것은 사회적 

배제와 포용이라는 문제와 관련하여 도시라는 지리적 스케일이 갖는 특

별한 지위(privilege) 때문이다. 현대사회의 도시는 물리적 조건에 의해 정

의되는 지리적 실체라기보다는 정치적 의사결정의 기본단위이며, 노동

시장과 주택시장의 범위와 중첩된 관계적 실체이다. 물론 행정구역과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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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장, 주택시장의 범위가 항상 동일한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거주자

들에게 소속감과 공통의 정체성을 부여하는 지리적 범위는 존재한다. 이

렇게 관계적으로 정의된 도시는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많은 모순적 사회 

문제들이 물질화되는 특별한 장소이다(Miciukiewicz et al., 2012). 이와 관련

해서는 사회적 배제를 극복한 상태를 지향하는 사회통합의 개념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여러 문헌에서 나타나는 사회통합의 개념은 대체로 구성원들이 서로 

‘다름’을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사회의 일원으로 동등하게 ‘함께’ 살아가

는 상태를 의미한다. 물론 이러한 두 가지 목표는 상호 모순적이면서도 

긴장관계에 있는 것으로서 동시에 달성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이러한 긴

장은 오직 동태적이고 복잡한 사회적 관계 속에서만 변증법적으로 해소

될 수 있기 때문에, 사회통합의 개념을 모순적 ‘문제(problématique)’로 이

해하고 구체적 문제에 따라서 어떤 차원에서 접근할지를 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Novy et al., 2012). 여러 학자들이 사회통합을 정의하고 조작

화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은 개념의 다

차원성(multidimensionality)이다(Jenson, 1998; Kearns & Forrest, 2000; Berger- 

Schmitt, 2000, Fainstein, 2001; Maloutas & Malouta, 2004; Novy et al., 2012). 이 

개념은 공통의 가치와 문화, 사회 질서의 유지, 사회적 연대, 부의 불균

등 시정, 사회적 네트워크와 사회적 자본, 영토적 애착과 정체성, 정치적 

참여 등의 다양한 차원을 모두 포괄하는 종합적 개념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지리적 스케일에 따라 주로 

쟁점이 되거나 정책적 노력이 용이한 사회통합의 차원들이 달라진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Kearns & Forrest(2000)는 국가/광역(interurban), 도시/지

역(city-region), 근린단위(neighborhood) 등 세 가지 지리적 스케일에서 정책

적 노력이 주로 집중되는 다섯 가지 사회통합의 차원들을 대응시키고 있

다. 그들은 먼저 국가/광역 스케일에서는 공통의 가치와 문화, 사회적 연

대와 부의 불균등 문제가 관심을 끄는 차원이고, 근린단위에서는 사회질

서와 사회적 네트워크 및 사회적 자본이 정책적 관심을 끈다고 설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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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리고 도시/지역 스케일에서는 공통의 가치와 문화, 사회질서, 장소 

애착 및 정체성 등의 차원에 도시 거버넌스의 관심이 뚜렷하게 나타난

다. 또한 사회통합의 나머지 두 차원인 사회적 연대/부의 불균등 완화와 

사회적 네트워크 및 사회적 자본의 증진에 대해서도 도시/지역 스케일에

서는 큰 관심을 갖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한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사회적 

배제와 같은 모순적 문제들을 해결하고 사회통합을 이루는 데 가장 많은 

관심을 정책적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하기에 적합한 지리적 스케일은 도시

/지역 스케일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적 배제와 포용의 문제와 관련해서도 도시라는 지리적·공간적 스

케일은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먼저 상호의존성 차원에서 

가장 기본적이며 공식적인 영역인 노동분업은 대체로 도시 스케일에서 

이뤄진다. 왜냐하면 고용 및 실업과 같은 노동시장에서의 배제와 포용의 

문제는 노동시장의 공간적 범위와 대체로 일치하는 도시 또는 이를 포함

한 지역적 스케일에서 이뤄지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참여 차원

에서 정치적 의사결정이 가장 기본적이며 공식적인 영역인데, 이 역시 

도시 스케일에서 이뤄지는 과정이다. 도시정부 선출을 위한 선거, 도시

계획에 관한 의사결정, 지방세율의 결정 등이 이뤄지는 단위는 대체로 

도시라는 지리적 스케일과 일치하기 때문이다. 정서적 차원에서 소외감

과 거부감을 느끼는 단위도 대체로 사람들이 장소적 애착과 정체성을 갖

는 단위인 도시라는 지리적 스케일과 일치한다. 이런 점에서 사회적 배

제와 포용을 문제를 접근하는 데 도시 스케일에 집중하는 것은 매우 효

과적인 전략이 된다. 

물론 중요한 사회적 배제 문제 중에는 주로 다른 지리적 스케일에서 

나타나서 이의 해결을 위한 정책적 노력 역시 이 스케일에서 이뤄져야 

하는 것들도 있다. 예컨대 호혜적 관계(reciprocity)와 같은 사적인 관계에

서의 상호의존성은 주로 근린단위에서 형성되며, 이의 배제 문제 역시 

이 단위에서 나타나는 것들이다(Murie & Musterd, 2004). 또한 부의 불균등 

배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재분배의 문제는 주로 국가적 스케일에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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뤄지는 문제이다. 따라서 이런 문제들을 모두 해결하기 위해서는 작게는 

근린단위에서부터 크게는 국가 스케일까지 아우르는 다중스케일(multi- 

scale)의 정책적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유사한 조건과 상황에 처한 사회에서 사회

적 배제와 포용 문제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스케일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도시라는 스케일이 가장 적합하다.6) 도시는 공간적으로 사회적 

배제의 문제가 가장 잘 드러나는 공간적 스케일이기 때문이다(Miciukie-

wicz et al., 2012; Cassiers & Kesteloot, 2012). 산업사회에서 탈산업사회로 이

행하는 많은 나라에서 도시는 원료와 상품, 노동의 원활한 흐름을 보장

하는 산업적 기능 중심의 공간으로부터, 유동적 자본과 이를 관리하는 

고급 노동을 유인하기 위한 매력적 공간으로 변화할 것이 요구되고 있

다. 이에 따라 그러한 변화를 이끌어가는 세력과 그렇지 못한 집단 사이

에 공간의 사용을 둘러싼 경쟁이 발생하고, 지배 집단이 사회적 약자들

을 공간적으로 배제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이러한 공간적 경쟁과 갈등, 

타협의 결과가 공간으로 표출되면 도시는 파편화된 경관(fragmented land-

scape)을 갖게 된다. 경제의 세계화와 금융화에 따라 국제 금융 허브나 경

제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는 ‘세계도시들(global cities)’에서 심화되고 있는 

공간의 양극화는 파편화된 도시공간의 좋은 예이다. 또한 젠트리피케이

션에 따른 빈곤층의 거주지 상실, 소득 계층에 따른 주거지 분리, 외부인 

출입 제한 주택지(gated community)의 확대 등도 모두 그러한 역학적 운동

의 결과들이다. 이러한 파편화된 공간의 문제들은 대체로 근린단위와 같

은 미시적 스케일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고 도시적 스케일에서 가장 나타

6) 물론 각 국가나 사회마다 도시가 처한 상황이 다르고,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조건들이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주장을 과도하게 일반화하는 것은 위험하다. 이

러한 지적을 해주신 익명의 심사위원에게 감사를 전한다. 다만 일상적 생활이 

이뤄지는 단위로서 근린보다는 크고 국가보다는 작은 지리적 범위로서, 특히 행

정구역 경계에 의해 정의되는 지리적 범위로서 도시는 대체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적어도 한국적 맥락에서 도시는 매우 적실한 사회적 배제

와 포용의 문제에 접근하기 위한 적실한 지리적 범위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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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문제들이다. 문제의 가시성은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적 노력의 중요

성을 일깨우기 때문에, 많은 경우 이런 문제에 대한 대응 역시 도시정부 

차원에서 이뤄진다. 이의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거버넌스의 형성 또

한 도시차원에서 형성되는 경우가 많다. 

무엇보다 정치적 의사결정이 도시단위에서 이뤄진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사회적 배제에 대한 문제해결 노력은 정당한 시

민권(citizenship)에 대한 요구로부터 시작되고, 이는 곧 정치적 의사결정을 

통해 나타나게 마련이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에서 우리는 포용도시의 지

리적 스케일을 노동시장, 정치적 의사결정, 정체성 형성기반이 되는 도

시에서 찾는다. 

4. 한국의 경험에 대한 재해석

지금까지 개념화한 포용도시의 개념을 토대로 한국의 관련 정책 경험

을 재해석하고 평가해보도록 하자. 여기서 우리는 한국의 대표적 포용도

시 정책 두 가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첫 번째는 주로 공간적 

포용을 위해 도입된 저렴주택 의무비율제도(affordable housing quota systems)

와 공공임대주택 제도이고, 두 번째는 주로 참여와 상호의존성 강화를 

도입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이다. 

1) 공간적 포용 정책

(1) 저렴주택 의무비율제도

본 연구에서 저렴주택 의무비율제도는 주택 건설사업에서 일정 규모 

이하의 소형주택을 일정비율 이상 건설토록 한 ‘소형주택 의무비율제도’

와 일정비율 이상의 임대주택을 건설하도록 한 임대주택 의무비율제도

를 함께 지칭한다. 먼저 한국에서 소형주택 의무비율제도는 시장에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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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주택의 규모를 규제하여 작은 주택들이 공급되도록 함으로써 주로 

5～6분위 소득계층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이다(최막중·김준형, 

2004). 다음으로 임대주택 의무비율제도는 소득이 낮아 주택을 구입할 수 

없는 계층을 주요 정책대상으로 하여, 개발사업 과정에서 이들의 주거공

간을 보장하기 위해 주택 공급자로 하여금 일정 비율 이상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먼저 소형주택 의무비율제도는 1978년에 처음으로 도입되어 몇 번의 

중단과 변화를 겪기는 했지만 큰 틀에서 현재까지 유지되어 왔다. 서울

시 등 대도시에서 주택 건설사업이 이뤄질 때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m2 이하)의 주택 비율을 일정 비율 이상으로 유지함으로써, 공급되는 

주택 수를 늘려서 중산층과 서민들의 주택 구매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제도이다.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개발하는 택지개발

사업이나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전용면적 60m2 이하의 소형주택도 20 

～30%까지 건설하도록 함으로써, 개발지역에서 원 거주민의 재정착을 

촉진해왔다. 이처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소형주택 건설을 일정 비율 

이상으로 유지하는 것은 주택공급을 시장 자율에 맡겨둘 경우 강남 등 

일부 지역에서는 대형주택 위주로 공급되어 중산층과 서민들의 주택 수

요를 충족시키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었다(건설교통부, 2004). 그러다가 

2014년 정부의 규제완화의 일환으로 재건축사업에서 60m2 이하의 소형

주택의 공급 의무비율을 폐지함으로써 서민 구매수요 충족이라는 초기

의 규제 목적은 상당부분 퇴색되었다. 주택개발사업별로 규모별 주택 공

급비율에는 차이가 있는데, 구체적 규제 내용은 <표 1>과 같다.

이러한 규제가 한국의 주택시장에 영향을 미쳤음은 당연하다. 주택 공

급의 규모별 분포를 보면, 소형주택과 국민주택 규모의 경계인 60m
2
와 

85m2 부근 주택의 공급이 특히 많음을 알 수 있다. 특히 2010년 아파트

의 경우에는 전체 아파트 중 30.0%가 85m
2
에, 21.9%가 60m

2
에 해당하여 

총 51.9%가 국민주택 규모 및 소형주택 규모 기준에 편중하여 분포하고 

있다(조만·이창무, 2014). 이러한 규모별 공급 병목현상 자체가 이 제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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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규제완화(2014년 9월) 이전 현행(2015년 3월 25일 현재)

60m
2
 이하 60～85m

2
85m

2
 초과 60m

2
 이하 60～85m

2
85m

2
 초과

재건축* 20% 40% 40% 60% 40%

주거환경개선 90% 10% 90% 10%

지역·직장조합 100% - 100% -

공공

택지

수도권/

광역시
30% 40% 30% 30% 40% 30%

기타 20% 50% 30% 20% 50% 30%

주: 재건축사업에 대한 규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대해 적용됨. 규제완화 이전 

시기의 재건축사업에 대한 규모별 의무비율은 서울시의 조례에 따른 것임

자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 등 관계법령과 시행규칙을 기초로 작성.

<표 1> 주택건설 사업별 소형주택 의무비율 현황

효과가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는 주장도 있다(장경

석, 2014).

그러나 다른 학자들은 이러한 제도의 효과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최막중·김준형(2004)은 주택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에서 이 규제는 

그 다지 구속력이 없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 지역에서는 소형주택에 대

한 선호가 크기 때문에 이미 시장에서 소형주택의 공급이 의무비율 이상

으로 충분히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강남지역과 같이 주택가격이 

높은 지역에서는 이 제도가 구속력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들 

고급 주택지역의 경우에는 소형주택의 경우라도 너무 비싸기 때문에 정

책의 목표집단인 5～6분위 소득계층의 가계가 구입할 수 있는 가격범위

를 넘어선다. 그들의 분석에 따르면 서울시의 경우 소득 5～6분위 가계

가 지불가능한 가격의 주택비율은 평균 17.1%에 불과하고, 서초, 강남, 

송파의 경우에는 모두 1% 미만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소형주택 의무비

율은 사실상 정책효과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결론짓는다.

소형주택 의무비율제도를 포용도시의 개념에 비추어서 해석해 보면, 

이 제도의 원래 취지는 공간적 포용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

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공간적 포용이 가장 기본적인 차원이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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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그 만큼 중요하지만, 실제 이 제도가 도시의 포용성을 증대시켰는지 

의문이다. 강남 등 일부지역에서 중산층들의 주거공간을 확대하는 데 기

여한 부분은 있겠지만, 대부분의 지역에서 주거 소외계층의 주거안정을 

제고하는 데는 큰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제도는 대체로 주택

의 공급확대에 기여해 온 정책이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다음으로 임대주택 의무비율제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이 제도는 

택지 개발 시 임대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용지를 확보하고, 

정비사업 시 정비구역 내 원거주민의 재정착을 위한 임대주택을 확보하

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주택 건설 및 정비사업 시에 임대주택을 일정

비율 이상 건설한 후에 지자체나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이를 

매입하여 다시 저소득층에게 공급한다. 이는 주로 사업 시행자가 개발사

업을 통해 얻게 되는 개발이익의 일부분을 회수하여, 이 자금을 이용하

여 분양주택을 구매하기 어려운 차상위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

한 제도이다(김주진 외, 2005). 임대주택이라는 저렴주택을 강제적으로 시

장에 공급되도록 한다는 점에서 소형주택 의무비율제도와 비슷하지만 

주택규모가 아닌 점유형태(tenure)를 규제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주택개발 사업별로 임대주택 의무비율에는 차이가 있다. 공공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공동주택건설용지의 25% 이상을 임대주택용

지로 공급해야 하고, 민간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은 20～25% 이상을 공급

해야 한다. 그런데 2014년 정부의 규제완화의 일환으로 이에 대한 규제

도 완화되어 지역별로 임대주택 재고율 등을 고려하여 10% 포인트 범위 

내에서, 즉 10～35%로 조정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주택재개발사업의 경

우에도 과거의 20% 이내에서 15% 이내로 의무비율이 완화되기는 하였

으나 여전히 임대주택 비율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나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도 일정비율의 임대주택으로 건설해야 한다. 현

재 적용되고 있는 임대주택 공급 의무비율의 세부내용은 <표 2>와 같

다.

이러한 임대주택 공급 의무비율제도는 주택을 구입할 만큼의 구매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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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세부 내용

공공 

도시개발사업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 진행되는 사업의 경우 공동주택건설용지의 25% 

이상. 임대주택 재고율 등을 고려하여 10%p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민간 

도시개발사업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 진행되는 100만m2 이상 사업은 25%(100만m2 미

만은 20%) 이상, 기타 지역은 20%이상. 임대주택 재고율 등을 고려하여 

10%p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주택재개발사업
총 공급 세대 수의 15% 이내로 하되, 임대주택 세대 수가 많은 때는 

5%p까지 상향 조정 가능

주택재건축사업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에 따라 증가한 용적률의 10～30% 범위에서 시·

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는 30%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

주거환경

개선사업
총 공급 세대 수의 30% 이내

자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재정비 촉진법, 도시개발법 등 관계 법령을 기초로 작성.

<표 2> 택지개발사업별 임대주택 공급 의무비율

이 없는 저소득층에게 저렴한 주택을 공급해주는 효과와 함께, 주로 중

산층들이 거주하는 분양주택과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임대주택을 물리적

으로 혼합함으로써 사회적 혼합(social mix)에 어느 정도 기여한 것으로 평

가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추진이 둔화되

어 이들 사업으로 통해 공급할 수 있는 임대주택의 물량이 줄어들고 있

어서 향후에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정책이라는 평가도 있다(서울시, 

2013). 저소득가구의 지불가능성을 반영하지 못하여 저소득층의 주거안

정에 크게 기여하지 못했고, 물리적 혼합개발이 입주민들의 사회통합에 

이르지는 못했다는 부정도 평가도 있다(김주진 외, 2005).

임대주택 의무비율제도를 포용도시의 개념에 비추어서 해석해 보면, 

이 제도의 원래 취지는 주로 공간적 포용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소형주택 의무비율제도와 비교할 때 이 제도는 도시의 공간적 

포용성을 증대시키는 데 일정정도 기여했음에 틀림이 없다. 특히 대부분 

재개발사업이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50년 공공임대주택

의 경우 2013년 말 현재 재고가 102,646호로서 전체 공공임대주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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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를 차지할 정도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다만 정비사업의 둔

화와 함께 향후에는 그 기여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포용도시의 다른 두 차원인 참여와 상호의존성의 측면에서는 이 제

도가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임대주택 의무비율은 분

양주택과 임대주택의 물리적 혼합을 통해 사회구성원 간의 상호의존성

을 개선시킬 여지가 있으나, 실제로 많은 주택단지에서 입주민들 간의 

갈등, 임대주택 주민들의 심리적 위축, 주택선호도의 저하, 관리상의 어

려움 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남원석, 2014; 김주진 

외, 2005; 서수정 외, 2004). 이런 점에서 볼 때 이 정책 역시 주로 공간적 

포용에 어느 정도 기여했을 뿐 다른 두 차원에서의 기여는 크지 않다고 

볼 수 있다.

(2) 공공임대주택 건설･공급

한국에 도입된 공간적 포용을 위한 대표적 정책으로는 공공임대주택

의 건설과 공급정책을 들 수 있다. 1971년에 대한주택공사가 임대주택 

300호를 건설하여 임대한 것이 한국 최초의 공공임대주택 건설 사례지

만, 임대기간이 1년에 불과하여 본격적인 임대주택이라고 보기 어렵다. 

한국에서 본격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이 건설되기 시작한 것은 1988년 임

대주택 60만 호 건설계획의 수립과 함께 1989년에 영구임대주택이 도입

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이 계획에 따라 1992년까지 영구임대주택 

19만 호, 장기임대주택 18.6만 호, 사원임대주택 4.2만 호가 건설되었다

(서울시, 2013; 국토해양부, 2008). 그리고 불과 20여 년 만에 한국은 112.5

만 호에 이르는 공공임대 주택을 건설하여 총 주택 재고에서 공공임대주

택이 차지하는 비중은 5.9%에 이르게 되었다. 공공임대주택의 혜택을 

보는 계층은 주로 기초생활수급자, 편부모 가정,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계층으로서, 이 정책은 이들의 주거안정에 상당부분 기여해온 것이 사실

이다.

한국에 현재 존재하는 공공임대 주택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다. 종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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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사업주체, 재원, 임대기간, 임차인의 자격, 규모 등이 다르다. 영구

임대주택과 50년 공공임대주택은 국가, 지자체, LH 등이 주체가 되어 재

정 50～85%, 국민주택기금 0～20% 등 공공자금으로 대부분의 비용을 

부담하고 입주자는 15～30% 정도의 비용만을 부담하며 임대기간도 50

년 또는 영구적으로 매우 길다. 공공의 비용부담이 큰 만큼 입주자격은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편부모가정, 철거민, 장애인 등 가장 소득

이 낮은 사회적 약자 또는 특수 계층에게만 주어진다. 반면 국민임대주

택은 LH나 지자체가 주체가 되어 건설하고 재정으로 비용의 10～40%를 

충당하고, 주택기금 40～50%, 사업자 10%, 임차인 10～30%를 부담하는 

구조로 운영되며, 임대기간은 30년이다. 입주자격은 주택규모에 따라 약

간 다른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100% 이하인 무주택세

대주에게만 주어진다. 장기전세, 5년·10년 공공임대, 사원임대 등은 LH, 

지자체, 지방공사, 민간업체 등이 주체가 되어 운영하고 주택기금에서 일

부 비용을 부담하는 구조로 되어 있으며, 임대기간은 5～20년까지이다. 

임대기간과 비용 등이 앞서 설명한 임대주택들에 비해 불리한 만큼 입주

자격은 덜 까다롭다. 공공임대주택의 종류별 특징은 <표 3>과 같다.

공공임대주택 종류별 재고현황을 보면 국민임대주택이 48.9만 호로 

가장 많아서 총 공공임대주택의 43%를 차지하고, 다음으로 영구임대, 

전세임대, 50년 임대 순으로 많다. 규모별로 보면 40m2 이하의 소형주택

이 48만 호로 가장 많고 40～60m
2
의 중소형 주택도 43.5만 호로 비슷한 

수준에 있다. 임대주택의 종류별, 규모별 재고의 구체적 현황은 <표 4>

와 같다.

양적인 측면에서 한국에서 공공임대주택의 건설·공급 정책이 20년이

라는 짧은 기간에 이룬 성과는 사실 대단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토록 

짧은 기간 동안 이토록 많은 임대주택을 건설한 사례를 찾기는 쉽지 않

다. 또한 지불가능성의 측면에서 볼 때, 영구임대주택과 매입·전세임대

주택은 시세 대비 약 30%, 국민임대주택은 시세 대비 55～83%로서 시

세보다 저렴하여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고 있다. 물론 공공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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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사업주체)
비용부담

임대

기간
대상(임차인)

규모

(면적)

영구임대

(국가, 

지자체, LH)

- 국가·지자체 재정 85%

- 입주자 15%
영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모자가정, 국가유공자 등

- 기타 청약저축가입자

40m2

이하

50년 

공공임대

(국가, 

지자체, LH)

- 1992～1993 사업분: 재

정 50%, 기금 30%, 입

주자 30%

- 1994년 이후: 규모별로 

기금지원

50년

- 청약저축가입자

- 기타 특별공급대상자: 국가유공자, 

철거민, 장애인 등

60m2

이하

국민임대

(지자체, LH)

- 재정 10～40%

- 기금 40～50%

- 사업자 10%

- 임차인 10～30%

30년

- 50m2 미만: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

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

- 50～60m2: 월평균소득 70% 이하 

청약저축가입자

- 60m
2
 초과: 월평균소득 100% 이하 

청약저축가입자

85m2 

이하

장기 

전세

(LH, 

지자체)

건설 - 공공임대와 동일

20년

- 국민임대와 동일. 단, 소득은 50% 

완화 가능

85m2 

이하

매입 - 시행자 100% - 무주택세대주
제한

없음

5년·10년 

공공임대(LH, 

지방공사, 

민간업체)

- 규모별로 기금지원

 ․60m2 이하: 7,000만 원

 ․60～85m2: 9,000만 원

- 택지는 149m
2
까지 공급

5년

10년
- 무주택세대주(청약저축가입자)

149m2

이하

사원임대(LH, 

지방공사, 

민간업체, 

고용자)

- 위와 동일 5년
- 5인 이상 고용사업체의 무주택세대

주인 피고용자

85m2 

이하

자료: 국토교통부, 2014: 141.

<표 3> 한국의 공공임대주택 종류

주택 비중이 10%를 초과하는 선진국에 비해서는 아직까지 부족한 수준

이고, 최근 임대주택의 양적 성장 속도가 둔화된 것은 미래의 전망이 밟

지 않다는 것을 암시한다(남원석, 2014).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볼 때 공공임대주택 건설, 공급정책은 한국 도시들의 공간적 포용성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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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

임대

50년

임대

국민

임대

10년

임대

5년

임대

사원

임대

장기

전세

전세

임대
계

40m2 이하 188,337 86,342 182,032 1,659 12,085 9,334 232 0 480,021

40～60m2 

이하
2,720 16,147 296,804 46,271 43,520 14,484 15,327 0 435,273

60～85m
2
 

이하
843 157 7,775 39,286 22,796 5,515 8,194 0 84,566

85m2 초과 0 0 1,941 4,875 251 149 2,718 0 9,934

합계 191,900 102,646 488,552 92,091 78,652 29,482 26,471 114,826 1,124,620

자료: 국토교통통계 누리집.

<표 4> 공공임대주택 종류별 재고현황 
(2013년 말 기준)

그러나 포용도시의 다른 두 차원, 즉 참여와 상호의존성의 측면에서 

보면 한국의 공공임대주택의 건설·공급 정책은 많은 한계를 노정하고 있

다. 무엇보다도 아직까지 공공임대주택단지와 주변지역 사이, 그리고 공

공임대주택 거주자와 분양주택 거주자 사이의 상호의존성 수준은 매우 

낮은 수준이다. 공공임대주택단지에 거주할 자격이 저소득층, 장애인, 편

부모가정 등 사회적 약자들로 한정되다 보니, 사회계층별 거주지 분리현

상이 나타나고 이에 따라 임대주택단지 거주자들에 대한 사회적 낙인(so-

cial stigma)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남원석, 2007; 남원석, 2014; 천현숙, 2012; 

김주진 외, 2005). 아직까지 공공임대주택을 둘러싼 지역에서 호혜적 의무, 

수용과 인정의 문화가 정착되지 않고, 차별과 배제, 갈등, 편견 등이 자

리잡고 있다. 임대주택 거주자들은 각종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비율도 현

저하게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 대다수의 입주자들이 주거지에 대한 애착

과 주인의식을 갖지 못하고 소외감을 느끼며, 절망적 사고와 패배적 사

고에 빠져 있는 경우가 많다(남원석, 2007). 임대주택단지 입주자들의 높

은 실업률 또한 이 지역에서 경제활동 참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

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요컨대 한국의 공공임대주택 건설 및 공급 정책은 단기간에 공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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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용성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으로 도입되어 양적 측면에서 어느 정도 성

공을 거두었으나, 포용도시의 다른 두 차원인 참여와 상호의존성의 강화 

측면에서는 사실상 실패에 가까운 결과를 낳았다고 할 수 있다. 이 점과 

관련해서는 이른바 ‘사회적 혼합’을 위해 임대주택 공급을 분양주택 공

급과 적절하게 혼합하려는 시도나 기존 주택의 매입을 통해 임대주택을 

공급하려는 정책이 어느 정도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할 수도 있을 것이

다. 또한 단지 설계의 차원에서 임대주택 거주자와 분양주택 거주자를 

좀 더 정밀하게 혼합하여 거주지 분리의 가시성을 완화시키는 것도 방법

이 될 수 있다(천현숙, 2012).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공공임대주택의 주거 

질을 향상시키고 이 지역 내에서 공동체 활성화가 일어나도록 하여, 입

주민 스스로 자신감을 갖고 좀 더 적극적으로 사회적 관계에 참여하는 

변화를 모색하는 편이 좋겠다(Cassiers and Kesteloot, 2012).

2) 참여와 상호의존성 강화 정책

한국 도시 내부에서 참여와 상호의존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으로 최

근 주목할 만한 것은 마을공동체 활성화사업을 들 수 있다. 대표적인 사

례는 2012년에 서울시에서 시작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이다. 이는 기존

의 하향식 도시재개발에 대한 대안적 접근으로서 마을주민들이 스스로 

마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마을공동체를 형성·복원

하며 마을의 재생을 이루고, 이 과정에서 서울시가 여러 가지로 지원해

주는 사업방식이다. 이 사업은 상향적이고 참여적인 접근을 채택하여, 

‘달동네’와 같은 불량주거지의 주민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문제를 진단하

고 이의 해결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서울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의 핵심가치는 풀뿌리성, 호혜성, 협동성으

로 요약할 수 있다. 풀뿌리성은 지역주민의 주인된 자세로 스스로 나서

는 주체의 원리를 의미하고, 호혜성은 지역주민들이 서로 평등하고 호혜

적인 관계를 맺는 원리를 의미하며, 협동성은 지역주민들이 서로 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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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해 실천하는 실행의 원리를 의미한다. 이러한 핵심가치를 바탕으로 이 

사업은 ‘주민의 필요에 따라 주민이 계획하고 주민이 직접 만드는 마을

공동체 서울’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있다. 서울시는 이러한 주민주도의 

마을공동체 사업을 발굴하여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을공동체 종

합지원선테라는 민·관 협력기관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서울시 마을공

동체 종합지원센터, 2014).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으로 발굴되어 지원받고 있는 사업에는 공동 

육아, 유기 농산물 가게 운영, 커뮤니티 센터 건립, 공유주택 건립, 동네 

도서관 운영, 동네 합창단 운영, 방과후 학교 운영, 주거환경개선, 에너지 

절약 등 지역 내 문제해결을 위한 수많은 프로젝트들이 포함되어 있다. 

연도별 지원사업 내용은 <표 5>와 같다.

한 마을에서 3인 이상의 지역주민들이 모여 이러한 구체적 사업 아이

템을 발굴하여 사업지원신청을 하면,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는 현장

실사를 하고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일단 사업계획서가 채택되면 지역주

민들은 스스로 사업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서울시는 사

업비용을 지불하면 주민들은 그 자금을 이용하여 계획을 실행한다. 실행 

후 사업비를 정산하면 사업의 한 주기는 완료가 된다. 이 과정에서 서울

시와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는 소프트웨어 측면의 지원과 재정적 지

원을 동시에 하게 된다. 마을공동체의 성장과 준비정도에 따라 ‘씨앗기’, 

‘새싹기’, ‘성장기’로 구분하여 각 단계별로 모임형성 지원, 실행지원, 마

을계획 수립지원과 같은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마을공동체 종합지원

센터는 민·관 협력의 거버넌스 조직으로서, ‘마을 활동가들’을 발굴하여 

교육·훈련하고 서로 네트워크를 형성해주는 지원도 제공하고, 대안적인 

마을 기업들을 발굴해서 지원하는 중간조직의 역할도 수행한다(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2014). 재정적 측면에서는 프로젝트의 성격에 따

라 건당 300～5000만 원을 지원하여 사업자금으로 사용토록 하고 있다. 

그리하여 2012년에는 총 597억 원이 이 사업에 투입되었고, 2013년에는 

222억 원이 투입되었다(서울시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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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201220132014 지원사업 2012 2013 2014

우리마을프로젝트 유형 1 ○ ○ ○ 서울품앗이 ○

부모커뮤니티 ○ ○ ○ 저소득 노인지원 마을공동체 ○

마을예술창작소 조성 지원 ○ ○ ○ 주거공동체 형성프로그램 ○

마을공동체 에너지자립마을 ○ ○ ○ 마을 도시농업 지원 ○

마을공동체 돌봄지원 ○ ○ ○ 마을 나눔장터 운영 ○

마을기업 ○ ○ ○ 마을 작은 도서관 지원 ○

마을안전망 구축사업 ○ ○ ○ 마을학교 운영 ○

마을미디어 육성 ○ ○ ○ 한뼘 마을공원 조성 ○

마을미디어 문화교실 운영 ○ ○ ○ 갈현도시농업공원 조성 ○

아파트 마을공동체 활성화 ○ 마을뒷산 공원 조성 ○

아파트 관리비 내리기 ○ 아파트 열린 녹지 조성 ○

우리마을프로젝트 유형 2 ○ ○ 마을 숲 가꾸기 ○

마을청소년 휴카페 ○ ○ 자전거 마을공동체 활성화 ○

마을 북카페 조성 지원 ○ ○ 담장허물기 통한 마을공동체 ○

한옥마을 공동체 ○ ○ 우리마을프로젝트 유형 3 ○

세대통합형 복지건강 마을 ○ 상가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 ○

자생적 장애인 마을공동체 ○ 주민제안사업 활동지원 ○ ○

농어촌체험 휴양 마을 ○ 주민제안사업 공간지원 ○ ○

취약계층 자활 마을공동체 ○ 다문화 마을공동체 활성화 ○ ○

자료: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2015: 41의 표를 재구성.

<표 5> 연도별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종류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이 사업에 신청한 모임은 4,512개이고, 사업

이 선정되어 실제로 지원받은 모임은 2,100개이다. 한 사업당 평균 28명

의 주민이 참여하여 이 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주민은 약 58,800명에 이

르고, 지원을 받아 새롭게 증가한 회원은 모임당 평균 13.8명으로 총 

28,980명의 주민이 새롭게 활동을 시작한 것으로 추정된다(서울시 마을공

동체 종합지원센터, 2015).

이처럼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의 가장 큰 성과는 마을활동의 주체가 정

립되고 주민조직과 공동체가 형성 또는 복원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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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마을 주민들은 

마을공동체 사업을 통해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고 자기 지역

의 존재 가치와 의미를 찾게 되고, 타인으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면서 자

존감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많은 지역주민들이 마을과 이웃

에 대한 책임감과 공생, 공유의 가치를 인식하고 실천하기 시작했다(서울

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2015).

이러한 변화는 포용도시의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무엇

보다도 주민들이 삶의 여러 가지 영역과 사회적 관계에 적극적으로 참여

하게 되었으며, 정서적으로 소외 또는 배척받고 있다고 느끼지 않고 자

존감을 갖게 되었다는 것은 ‘참여’의 차원에서 개선이 이뤄졌음을 의미

하기 때문이다. 주민이 핵심 사업주체가 되어 사업을 주도하고 행정과 

중간지원조직이 이를 돕는 민·관 협력의 거버넌스를 구축하였다는 것은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에서 주민의 참여를 극대화하여 주민자치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도 참여의 차원을 확장한 좋은 성과라 할 수 있다.

또한 서울시와 같은 공공기관, 그리고 다른 마을공동체 사업에 참여하

는 사람들로부터 자신들이 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 그 가치를 인정받고 

호혜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상호의존성 차원의 개선을 의미하는 것이

기도 하다. 일군의 주민들이 사업을 발굴·신청을 해서 지원사업으로 선

정된다는 것은 지역사회에서뿐만 아니라 도시 차원에서도 그 가치를 인

정받는 경험이 된다. 또한 사업성과 발표회, 다른 사업조직과의 네트워

킹을 통해 이러한 인정과 호혜적 관계는 더욱 발전하게 된다. 이는 적어

도 사업에 참여하는 활동가들 간에는 상호의존성이 증대됨을 의미한다. 

이처럼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이 포용도시의 두 차원, 참여와 상호의존

성을 증진시킨 것은 사실이지만 몇 가지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먼

저 이 사업 중에서 일부는 주거환경개선이나 공유주택의 건설과 같이 공

간적 포용성 확대를 위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규모와 

범위의 측면에서 공공임대주택 건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소규모

이다. 따라서 아직까지 공간적 포용성이 낮은 한국의 대도시에서 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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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을 통해 포용도시의 완전한 모습을 갖추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

다. 다음으로 참여와 상호의존성의 측면에서도 아직까지 이 사업은 활동

가인 ‘마을사업지기’ 위주의 활동에서 벗어나지 못해, 마을공동체에 대

한 참여 정도가 낮은 다수의 주민들에게까지 그 성과가 확산되고 있지는 

못하다. 지역사회 내에서 소수의 활동가 위주의 활동을 극복하고 외연을 

확대해나가는 것은 무엇보다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뿐만 아니

라 상호의존성의 측면에서도 아직까지는 마을공동체 사업에 관여하거나 

관심을 갖는 사람들의 범위를 벗어나서 개선이 이뤄지고 있다고 보기 어

렵다. 인구 1,000만 명의 도시 서울이라는 도시적 스케일에서 볼 때, 이들 

사업은 아주 작은 에피소드에 불과할 수 있기 때문에, 도시 전체 차원에

서 이 사업의 가치를 인정하고 인식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5. 결론

본 연구에서 우리는 사회적 배제 현상이 심화되고 포용 필요성이 제

기되는 사회적 맥락을 살펴보고, 한국적 맥락에 적합한 대안적 도시비전

으로서 포용도시 개념을 정의하였다. 그 정의에 따르면, 포용도시는 모

든 사람들이 정치, 경제, 사회·문화 등 모든 삶의 영역에서 실제적인 배

제뿐만 아니라 배제 받고 있다는 느낌을 갖지 않고 참여할 권능과 실질

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 도시이다. 이는 정치적 의사결정에서의 참여뿐만 

아니라 경제와 사회·문화 영역에서의 참여도 포함하고, 법률적 권능뿐만 

아니라 실질적 능력까지도 보장한다는 의미에서 UN-Habitat의 개념보다 

더 포괄적이며 적극적인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정의를 바탕으로 우리는 포용도시의 세 가지 차원으로서 상호

의존성, 참여, 그리고 공간적 포용을 제시하고, 지리적·공간적 스케일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상호의존성은 공식적 노동분업 내의 협력관계, 사

적인 관계에서의 호혜적 의무, 상호 인정과 수용을 의미하고, 참여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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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적 의사결정, 물질적 소비, 교육, 사회·문화, 그리고 정서 등 모든 사회 

영역에서 부여되는 각종 기회에 관계하여 들어갈 수 있는 권능과 실질적 

능력을 보장받는 것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공간적 포용은 모든 사람들이 

살만한 주거공간을 도시 내에서 갖는다는 의미한다. 참여와 상호의존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우선 도시민들이 자신의 삶의 공간을 보장받아야 한

다는 점에서, 공간적 포용은 나머지 두 차원이 가능하기 위한 전제가 되

는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차원이라 할 수 있다. 한편 포용도시의 지

리적 스케일은 사회적 배제와 포용의 문제에서 매우 특별한 지위를 가지

고 있는 ‘도시’ 스케일을 선택하고 있다. 도시는 노동시장에서의 배제 문

제가 나타나고 노동의 포용에 대한 정책적 관심을 가지는 스케일, 정치

적 의사결정이 공식적으로 이뤄지는 공간적 규모이기도 하다. 요컨대 도

시는 사회적 배제와 포용의 문제가 가장 가시적으로 드러나며, 이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역시 도시정부 차원에서 이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는 포용도시의 중요한 지리적 스케일로서 도시를 선택한다. 

이렇게 정립한 포용도시 개념을 바탕으로 우리는 한국의 경험을 평가

하고 재해석하였다. 한국의 포용도시를 위한 정책은 크게 공간적 포용성 

증진을 위한 정책과 참여 및 상호의존성 확대를 위한 정책으로 대별해 

볼 수 있다. 우리는 전자를 위한 구체적 정책사례로서 저렴주택 의무비

율제도와 공공임재주택 건설·공급 정책을 검토하였고, 후자를 위한 정책

사례로는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을 검토하였다.

먼저 소형주택 의무비율제도와 임대주택 의무비율제도 등 저렴주택 

의무비율제도와 공공임대주택의 건설·공급 정책은 주로 공간적 포용성

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소형주택 의무

비율제도는 주로 구매력이 없는 저소득층보다는 소형주택을 구매할 수 

있는 중간의 소득계층을 목표집단으로 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정책효과

의 측면에서 목표 집단의 주거안정에 크게 기여하지 못했다는 점 때문에 

공간적 포용성 확대라는 목표를 달성하고 있지 못하다. 반면 임대주택 

의무비율제도와 공공임대주택 건설 및 공급 정책은 비교적 짧은 기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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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저렴주택의 공급에 기여하여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에 일정부분 기

여하였다는 점에서 공간적 포용성을 확대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반면 참여와 상호의존성의 측면에서 이들 정책은 거의 효과를 갖지 않았

다. 임대주택 의무비율제도는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을 물리적으로 혼합

함으로써 사회적 혼합을 유도하는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주민들  

간의 갈등과 임대주택 입주민의 낮은 자존감 등의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아 상호의존성과 참여의 차원은 거의 개선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은 주로 참여와 상호의존성을 확대시킨 

정책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마을공동체 사업은 주민들 스스로가 지역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필요에 따라 사업을 계획하고 주민이 직접 

사업을 만들어가는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주민들이 마을활동의 주체로 

정립되고 마을공동체를 형성·복원하는 성과를 남겼다. 이는 포용도시의 

관점에서 보면 주민들이 의사결정, 경제, 사회·문화 활동에 주체로 참여

하고 스스로 자존감을 갖게 되었다는 점에서 참여의 확대에 기여한 것으

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지역주민들과 다른 마을공동체 사업 주체들로

부터 인정받고 호혜적 관계를 형성하는 등 상호의존성을 확대하는 데도 

기여하였다. 반면 서울이라는 도시의 스케일에서 볼 때 이 사업은 매우 

소규모 사업에 그치고 있고, 공간적 포용성의 확대에도 기여가 작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될 수 있겠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 볼 때, 한국의 포용도시 경험은 이제 막 시작단

계에 와 있다고 할 수 있겠다. 포용도시의 세 가지 차원 중에서 가장 기

본적인 차원인 공간적 포용성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이 지난 20여 년간 

추진되어 양적 측면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고, 도시 내부의 주민

들의 참여와 상호의존성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 이제 막 시작된 상황이

다. 따라서 한국에서 포용도시의 실현을 위해서는 아직 양적·질적으로 

부족한 공간적 포용성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 공공임대주택 공급의 확

대를 통해 전 도시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이와 함께 임대

주택 거주민 등 사회적 약자들이 스스로 자존감을 갖고 공동체를 형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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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각종 사회적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다른 도시민들로부터 인정

받고 호혜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공동체 운동도 활발히 진행해야 한

다. 이 점에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은 꾸준히 지속되어야 하며, 스케일

을 좀 더 확대하고 참여하는 주민들의 폭을 넓힐 필요가 있겠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의의와 한계, 그리고 후속연구에 대해 언급하고

자 한다. 이 논문은 사회적 배제의 심화로 특징져지는 현대사회의 대안

적 도시비전으로서 포용도시의 개념을 정립하기 위한 시론적 연구로서, 

다층적·다차원적 사회적 배제의 구조적 원인과 조건, 포용도시의 구체적 

실현가능성과 이행전략 등에 대한 심층적 분석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또한 ‘도시’라는 지리적 스케일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사회적 배제가 발

생하는 다중스케일, 즉 글로벌, 국가, 도시, 근린단위 등에서의 배제 논리

를 모두 다루지 않았다. 사회적 배제에 대한 연구들이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상당부분 다루고 있는 반면 대안적 비전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연구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본 연구는 대안적 개념의 명확화에 기여하

고 분석에의 적용 가능성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다만 후속연구에서는 다중스케일에서의 사회적 배제에 대응하는 포용의 

논리와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총론적 

차원에서 포용도시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였으므로 향후에는 한국적 상

황을 고려한 세부 영역별 배제와 포용의 논리에 대한 분석이 필요할 것

이다. 예컨대 외부인 출입 제한 주택지(gated community)가 되어가고 있는 

아파트 단지와 주변지역의 단절에 따른 사회적 배제의 문제, 상층 문화

와 하층 문화의 분리에 따른 문화적 배제의 문제 등에 대한 심층 분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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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The Inclusive City: Concepts and Korean Experiences

Park, In-Kwon

This paper aims to conceptualize the inclusive city as a city vision for overcoming 

multi-dimensional and complex social exclusion and to evaluate and reinterpret the 

related urban policies in Korea. For this purpose, I inquire into the context and 

definition, dimensions, and geographical scale of the inclusive city based on literature 

review. Specifically, I propose three dimensions, spatial inclusion, participation, and 

interdependence to use as a framework for analyzing specific urban policies. The 

Korean urban policies analyzed include affordable housing quota systems(AHQS), 

public rental housing, and community support projects(CSPs). The results of analysis 

show that AHQS tenure regulation and the rental housing supply have contributed 

to spatial inclusion, while CSPs have contributed to participation and interde-

pendence. Overall, the Korean policies related to the inclusive city are just in the 

beginning stage, and thus the country needs to continue to expand on the related 

policies in order to achieve the vision of the inclusive 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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